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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유

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회사와 원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A노동조합은 2016년 3월에 ‘제3조에 규정한 자(승무

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제2조)’라는 취지

의 유니온 숍 조항(이하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2017년 12월에 원고 사업장에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노동조합은 여전히 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었습니다. 

 

2017년 8월에 원고에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될 무렵 지배적 노동조

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에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21
http://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200


 

 

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대상판결의 쟁점은, 원고에 신규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

건 근로자들을 적법, 유효하게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상판결은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

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

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

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

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

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29_202002/download/precedent14_download.pdf

